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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

액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에 대한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2배로 인상할 경우, 추

가재정소요는 2026년 1,217억원, 2030년 1,41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63억원(연평균 1,313억원)으로 추계됨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1,217 1,263 1,311 1,360 1,412 6,563 1,31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로서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고용에 대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증가분을 산출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제3항(사

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

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

초액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장

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2배로 함(제3항)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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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3조제3항(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

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

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공과금을 말함1)

◦ (제도개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

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

출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금액을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산한 금액으로 매

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부담기초액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기준 부담기

초액은 현행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약 60% 수준에서 결정됨2)

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

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

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

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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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 이상

(=1, A)

1/2이상 3/4미만

(=2, B)

1/4이상 1/2미만

(=3, C)

1/4미만

(=4, D)

장애인고용률 0%

(=5, E)

부담

기초액

1,258,000

(A/E = 60.0%)

1,333,480

(B/E = 63.6%) 

1,509,600

(C/E = 72.0%)

1,761,200

(D/E = 84.0%) 

2,096,270

(월 최저임금액)

주: 1.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5. 1. 1.~ 2025. 12. 31.

    2.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표 2]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

(단위: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기초액 1,078,000원 1,094,000원 1,149,000원 1,207,000원 1,237,000원 1,258,000원

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자료: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8호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9호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9호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7호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1호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9호

[표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2020~2025년

◦ (납부실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3년 납부 실적은 약 9,175억원임

－ 이 중 정부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공무원 1,365억원, 비공무원 87억원으

로 나뉨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 
공무원 비대상 48,595 53,520 72,232 136,501

비공무원 8,890 7,245 6,144 7,669 8,693

공공기관 32,701 33,374 26,478 34,891 27,985

민간기업 732,646 690,495 690,784 743,766 744,340

합계 774,237 779,709 776,926 858,559 917,51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표 4]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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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①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②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

담기초액 가산률 인상, ③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

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임

❑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①장애인 고

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 증가

분”)과 ②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금 증가액(이하 “지출 증가분”)으로 구성됨

◦ (수입 증가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납부

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 수

입3)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

금 부담기초액이 ①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②장애인고용률에 따

른 부담기초액 가산률 인상, ③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

기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2배로 인상되는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정부담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

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지출 증가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지출 증가

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에 미달하여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을 고용할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해야하며4),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장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도 증가하게 됨

－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액도 결과적

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제2항5)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음

3) 사업코드: 59-593

4) 고용노동부, ｢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024.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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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추계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재정변화 중 지출 증가분에 대해 산출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

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증

가액임

－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최근 납부실적을 토대로 산출하며,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

(교육감 50% 감면, 일시납 3% 감면 등)이 적용된 2023년 실제 수납액은 

1,365억원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4500호)은 부칙에 따른 감면(교육감 

50% 감면) 규정과 시행령 제38조제4항6)에 따른 일시납 할인(3%)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 교육감 50%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2006년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7)

－ 이후 2021년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

인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

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통해 교육

청의 경우 동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우 시행일(2021년 7

월 20일)부터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8)

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

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7) 「법률 제145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ㆍ제9항, 

제3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

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8)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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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기관

(A)

지자체

(B)

교육감
합계

(D=A+B+C)(C) 발생액
교육청 2분의 

1 감면
일시납공제

2021년 9,445 3,581 40,493 83,177 41,588 1,095 53,519

2022년 14,417 8,509 49,306 109,310 58,479 1,525 72,232

2023년 17,632 11,217 107,652 118,261 7,280 3,329 136,501

주: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0년도부터 적용

  2.교육청 부담금 감면: 2021, 2022년 발생부담금 총액의 1/2 감면 적용, 2022, 2023년 의무고용률 상승

(3.4%→3.6%)으로 추가발생한 부담금액의 1/2감면 적용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공무원)

(단위: 백만원)

－ 장래에 발생할 실제 장애인공무원의 고용현황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 

규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

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지출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 장애인 의

무고용 미달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행태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감안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참고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및 부담기초액에 대한 부담금 

수입과 지출은 2026년에 발생함9)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10)을 적용

9)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해당연도 부담금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므로 년도 부담금 수입

은   년도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

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6 2027 2028 2029 2030

최저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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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지출 

증가분을 산출하며,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의 고용에 따른 재정지출액으로 구성

❑ 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현

행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장애인고용률 구간별 의무고용률 대비 

미고용인원(이하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산출

◦ (부담기초액의 차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부담기초액은 개

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에서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부담기초액을 

차감하여 산출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5) 최저임금과 동일하므로 이 구간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최

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5)를 제외한 장애인고용률이 1/2 

이상 3/4 미만인 경우(=2)와 1/4 이상 1/2 미만인 경우(=3), 1/4 미만

인 경우(=4) 등은 2025년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5) 대비 부담기초액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담기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최저임금액의 60→100%,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200%)을 고려하여 산출

－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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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률 

구간

현행 개정안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A)

1구간과의 차이

(B=A-60.0%)

개정조항을 고려한 

가중치

(C=2.5×B)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D=100%+C)

=1 60.0% ─ ─ 100.0%

=2 63.6% 3.6%p 9.0%p 109.0%

=3 72.0% 12.0%p 30.0%p 130.0%

=4 84.0% 24.0%p 60.0%p 160.0%

=5 100.0% 40.0%p 100.0%p 200.0%

주: 1.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2 1/2 이상 3/4 미만, =3 1/4 이

상 1/2 미만, =4 1/4 미만, =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산출

－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인상 정도를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액과 구간별 부담

기초액의 차이를 산출

◦ (미고용인원) 2023년 결산 기준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2026~2030년) 동

안 유지된다고 가정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6 2027 2028 2029 2030

현 행

(A)

=1 1,306,453 1,355,864 1,406,927 1,459,970 1,516,049

=2 1,384,840 1,437,216 1,491,342 1,547,568 1,607,012

=3 1,567,743 1,627,037 1,688,312 1,751,964 1,819,259

=4 1,829,034 1,898,210 1,969,697 2,043,958 2,122,468

=5 2,177,009 2,259,346 2,344,434 2,432,823 2,526,270

개정안

(B)

=1 2,177,009 2,259,346 2,344,434 2,432,823 2,526,270

=2 2,373,033 2,462,783 2,555,533 2,651,881 2,753,742

=3 2,830,421 2,937,470 3,048,097 3,163,015 3,284,510

=4 3,483,833 3,615,595 3,751,760 3,893,207 4,042,749

=5 4,354,019 4,518,692 4,688,868 4,865,646 5,052,540

차이

(C=B-A)

=1 870,557 903,482 937,507 972,853 1,010,221

=2 988,193 1,025,567 1,064,191 1,104,312 1,146,730

=3 1,262,678 1,310,433 1,359,785 1,411,051 1,465,251

=4 1,654,799 1,717,385 1,782,063 1,849,249 1,920,281

=5 2,177,009 2,259,346 2,344,434 2,432,823 2,526,270

주: 1.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2 1/2 이상 3/4 미만, =3 1/4 이상 

1/2 미만, =4 1/4 미만, =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개정안에 따른 월 부담기초액: 2026~2030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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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결산 기준 장애인 미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추가재정소요이므로, 향후 

추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어 실제 미고용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장애인 미

고용인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23년 결산 기준 장애인 미고

용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3년 결산 기준

=1 542

=2 3,988

=3 4,055

=4 0

=5 1

주: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2 1/2 이상 3/4 미만, =3 1/4 이상 

1/2 미만, =4 1/4 미만, =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표 8] 장애인 미고용인원(공무원)

(단위: 명)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애인 미고용 부담금 지출 증가액”으로 개정안에 따른 월 부담기초액 차이

를 적용하여 산출

－ 추가재정소요 =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12개월×미고용인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추가

재정

소요

=1 5,662 5,876 6,098 6,327 6,570

=2 47,291 49,080 50,928 52,848 54,878

=3 61,442 63,766 66,167 68,662 71,299

=4 0 0 0 0 0

=5 26 27 28 29 30

합계 114,421 118,749 123,221 127,866 132,778

주: 1.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2 1/2 이상 3/4 미만, =3 1/4 이상 

1/2 미만, =4 1/4 미만, =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 월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공무원):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비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기준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액(1,365억원) 대비 비공무원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발

생액(87억원)의 비중(6.4%)을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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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 

공무원 1,144 1,187 1,232 1,279 1,328

비공무원 73 76 78 81 85

소계 1,217 1,263 1,311 1,360 1,41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 추계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

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2배로 인상할 경우 발생하

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17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6,563억원

으로 추계됨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1,217 1,263 1,311 1,360 1,412 6,563 1,31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Ⅳ. 부대의견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의 장 등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하

는 부담금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면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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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도 납부하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증가분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증가분을 초

과할 수 있음

－ 다만,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추계

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로서 공

무원 및 비공무원의 고용에 대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

❑ 본 추계서는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이

며, 주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현재의 구간별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

으므로,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의 미고용인원은 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

으므로 향후 장래에 발생한 미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

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장애인 미고용인원을 정확하

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2023년 기준 장애인 미고용인원의 규모

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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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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